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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주임판사 이대경 씨에게 보내는 편지>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영희 교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했다

이영희 교수를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의 사법부에도 존재한다고 재잘대면서...

검찰이 내세울 수 있는 증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고 검사를 힐난할 때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법을 믿지 말고 법복을 입은 냉철한 인간을 믿자고

너도 칠팔십 년대의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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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웃지마세요”라고 청중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근엄하려고 노력했다

법정의 권위와 법관의 위엄과 국가의 안녕은

권한을 지닌 정의로운 인간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고...

2004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417호실 대법정의 알량한 법복의 권위로

너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와 근엄함을 앗아갔다

송두율 교수가 경계인으로 위장했다고

책과 글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전파했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7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

백인이면서 흑인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슈바이처

미국인이면서 중국을 노래한 펄벅

인간이면서 생태계 파괴가 서글퍼 새만금에서 

여의도까지 삼보 일배한 수경 스님과 문규헌 신부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으로 살았던 만해 한용운

아름다운 한반도를 꿈꾸며 38선을 넘었던 백범 김구

휴전선의 경계를 넘은 임수경 문익환 황석영

이들 모두가 경계인으로 위장한 간첩이니?

『역사는 끝났는가』를 읽어보았니?

『경계인의 사색』과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를 읽어보았니?

송두율 교수의 짧은 에세이 하나라도 진정심으로 읽어보았니?

어느 책, 어느 글에 김일성 부자의 사상이 있니?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는 황장엽이 아니니?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는 홍진표가 아니니?

그들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주인을 바꾼 권력의 노예들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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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반성을 해야 한단 말이니?

37년의 유배생활에서 돌아와

한반도의 운명처럼 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송두율 교수가 반성해야 하니?

혼자서 저 넓은 세계로 항해도 하지 못하는

반 쪼가리 배에서 흥청망청하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니? 

중세의 신학으로 마녀사냥을 하듯

국가보안법으로 지식인사냥을 하는 너가

검찰과 함께 송두율 교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니?

너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지 않니?

백기완 님의 말처럼 낫을 썩썩 갈고

도끼의 날을 세우고 죽창을 들어

감옥 문을 부수고, 눈물 흘리는

아내와 아들에게 송두율 교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는 말한다 “기다리라고...

나는 37년을 기다렸다고...

부인과 아들은 독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라고...

나는 감옥에서 더 기다리겠다고...”

송두율 교수는 기다릴 것이다

너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반성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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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 (정의<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

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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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

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

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

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

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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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

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

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

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

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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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

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

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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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개정 19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④삭제 <19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

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

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

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

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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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

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

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

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

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5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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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

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

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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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

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

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

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

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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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

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

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

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

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

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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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              발의연월일:  2000. 11.  27. 

             발  의  자: 송석찬․김경천․김근태
                         김성호․김원웅․김태홍

     김홍신․김화중․김희선
                         문석호․서상섭․설송웅

     송영길․송영진․안영근
     유재규․이호웅․장성민

                         정범구․최용규․추미애
                         의원

    정부의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성과로 남북정상이 화해와 
협력의 포옹을 하고 6.15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룩함
으로써 55년 냉전을 마감하고 상생의 새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분단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적 남북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주민을 그 구
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폐지함으로써 남북정
상이 합의한 평화통일, 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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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    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家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
에 規定된    罪”를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로 한다.
  ②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

한다)”을 “第2章(利敵의 罪)”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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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

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軍刑法 제5조 내지 제8조, 제
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⑥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第2項․第11

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를 “軍刑
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⑦國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⑧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强盜 및 國家保安法 違反의 犯罪”를 “强盜”로 한다
  ⑨軍人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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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제3항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
한다)”를 “第2章(利敵의 罪)”로 한다.

  ⑩戒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⑪軍事法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중 “軍刑法 第80條 및 第81條의 罪와 國家保安法,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및 集會및示威에관한
法律(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관한
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를 “軍
刑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
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 로 한다.

  ⑫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⑬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⑭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⑮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建築法․國家保安法”를 “建築法”으로 한다.
  ⑯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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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제4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
條의 規定에 해당되어”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
에 해당되어”로 한다.

  ⑰測量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

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

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로 한다.
  ⑱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

의 罪”를 “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로 한다.
  ⑲建設産業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1항4호중“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을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으로 한다.
  ⑳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6호 중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

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
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로 한다.

  제71조제2호중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
를 “軍刑法중 利敵의 罪”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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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ꊊꊓ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ꊊꊔ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중 “國家保安法, 刑法 第2編第1章․第2章”을 “刑法 

第2編第1章․第2章”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이외의 다

른 법령에  서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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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천․심재권․장성민
                       김성호․임종석․이호웅
                       김민석․박인상․정철기
                       전용학․정장선․이미경
                       김택기․최용규․조성준
                       신계륜․장영달․문석호
                       천정배․송석찬․배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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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반세기동안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
은 온갖 부침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
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 바,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던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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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행 국가보
안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
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가. 반국가단체에 관한 정의 가운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을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하고, 그 구성요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라.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사실날조․유포죄, 찬양․고무 또는 허
위사실날조․유포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포죄, 
이와 같은 죄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 불고지죄, 참고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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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0조, 제18조 및 제19
조).

법률  제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2條(定義) ①이 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국내외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

第7條(讚揚․鼓舞등)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2條(定義)①----------
----------------
국가를-------------
-----------------
-----------------
-----------------
-----------.

第7條(宣傳․煽動)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反國家團體나 그 구성원 또는 
그 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宣傳․煽動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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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畵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
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처한다.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제10조(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
遂犯에 한한다), 第4項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
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
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

③-----------------
-----------------
- 5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114 -

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
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18條(參考人의 拘引․留置)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參考人으로 
出席을 요구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2回이상 出席
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管轄法
院 判事의 拘束令狀을 發付받
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해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
는 近接한 警察署 기타 적당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
다.

第19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
方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
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
求가 있는 경우에 搜査를 계속
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
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
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
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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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
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
査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
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연
장은 각 10日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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